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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전쟁은 수많은 고통을 남긴다. 전쟁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동의 없는 전장에서의 죽음, 

전쟁이 종식된 이후의 잃어버린 삶의 터전 속에서의 허망함과 상실감, 그리고 황폐해진 도시

의 모습 등은 전쟁의 가장 잔혹한 상흔이다. 역사의 기록만으로 전쟁의 잔혹함을 느끼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전쟁으로 말미암은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흔

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다. 1931년 만주사변을 

통해 대륙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모색한 일본제국주의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릴 때까지 수많은 여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동원했다. 전쟁의 명분과 목적조차 알 길이 

없는 10대와 20대 여성이 전쟁터로 내몰려 성노예로 강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의 고통은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전쟁의 상흔이다. 

  *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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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기록조차도 없이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많다. 그나마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들은 다시 한민족의 비극으로 

기억되는 한국 전쟁이라는 연속된 상흔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한국전쟁 이후 

예기치 않게 처한 분단과 정국 혼란 속에 군사 쿠데타로 성립된 군부 독재 정권의 장기화는 

이들의 고통조차 세상과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슬픈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문민정

부 출범과 함께 서서히 그 공공연한 비밀의 고삐가 풀리기 시작했고, 시민단체의 줄기찬 

피해 복구요청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는 이미 1,000회를 훌쩍 넘어섰고, 생존자들은 평균 연령 89세의 40여

명 남짓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정부뿐 아니라 양국의 이해관계와 국익을 대변하는 한일 

언론의 주요한 갈등 현안이다. 이에 한국 언론은 전범 국가로써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국제 사회도 성숙한 국가로서 일본의 자성

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 언론은 1965년 한일협정(또는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식민지배

에 대한 청구권 보상이 모두 이루어졌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민간단체인 ‘아시아여성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책임을 다했다고 맞서고 있다.  

2012년 12월 한국과 일본은 공히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였으며, 또한 이들 정부와 내각은 

공히 보수 정권을 표방하고 있다. 보수라는 유사한 이념적 지향성 속에서 양국 정부는 외교적 

갈등 이슈인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서 단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한일 

간의 가장 첨예한 외교적 갈등 현안으로 부상했다. 취임 초기부터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강경책을 고수한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우경화’의 중심에 선 아베 신조 총리 사이의 

외교적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의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분쟁,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참배, 평화헌법 개정 등 

다양한 외교안보적 현안과 함께,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 속에서 

한일 언론의 여론형성 기능과 역할은 대단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게이조의 ‘신 한일관계 파트너십 선언’ 이후, 2004년 양국 간 전면적인 

문화 개방이 이루어졌다. 양국의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이용량과 선호도는 이전보다 훨씬 증가

했지만,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주요 갈등 요소들을 둘러싼 국민 정서와 감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1) 양국 간 방문자 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언론은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이는 심지어 스포츠 보도에까지 적용

1) 이창현(2007)｢한류 전후, 한일 대학생의 상대방 미디어 수용 실태 및 사회문화인식 비교｣󰡔일본연구󰡕34
권, pp.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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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숙적 일본’, ‘절대 져선 안 될 일본’ 등의 언론 보도는 전혀 낯설지 않으며, 이미 상식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갈등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역사와 국익, 그리고 이성으로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민족주의적 사고에 매몰되기 쉬운 사안이

다.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특히 피해국인 한국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자극하

는 사안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가 간의 외교적 갈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언론이 갈등이나 

분쟁을 둘러싼 사실관계 설명 및 해설, 해결 방안 제시 등 공동체 구성원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돕는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갈등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접근 방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 

간의 합리적 토론을 가능케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적 갈등 현안에 대한 언론의 이와 같은 역할과 기능이 언제나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 것은 아니다. 한일 언론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그러하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그 

자체로 외교적 갈등 현안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 이면에는 피해국인 한국과 한국민의 역사적 

맥락 및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전범 국가로서 책임과 멍에를 

더 이상지지 않으려는 반역사적 기획과 맞물리면서, 한일 언론의 보도는 자국의 국익을 대변

하는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의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 언론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피해자 보상이 단순 국익을 넘어서는 민족사 정상화 차원에

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간주한다. 이에 맞서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본 

언론 역시도 사과와 피해자 보상은 그 자체로 전범 국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해사관을 통해서는 일본의 도약과 발전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결국,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언론의 보도는 국가와 국익 추구를 

위한 미디어 전략이라는 논의의 틀 속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으며, 이는 전쟁 보도에서나 

가능한 국익 최우선의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보도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한일 양국의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언론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보도양상과 미디어 프레임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했다. 외교적 쟁점이나 

이슈에 대해서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언론의 현실적 규범 논리가 한일 

언론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일 언론이 표방하고 있는 미디어 프레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기획은 비록 언론이 큰 틀에서 국익 

우선의 민족주의 혹은 애국주의 보도를 지향하지만, 이러한 가치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방식은 

언론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실을 진단하는 

국적 언론의 인식에 따라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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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논의

2.1 미디어와 국가 이해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와 독재 정권은 미디어 수단을 활용한 프로파간다에 주력한다. 공산주

의 국가로 대표되는 러시아(구 소련)는 라디오를 활용해 공산주의 이념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

으로 전달했고, 독일의 괴벨스(Goebbels) 역시 대중매체를 활용해 한층 정교해진 프로파간다 

전략을 취했다.2) 1961년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최우선적으로 취한 조치가 언론 미디어를 탄압하고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의 결여는 필연적으로 언론 통제를 필요로 

했고, 언론 자유는 그 기반을 무너뜨리는 최대의 적이라는 판단이 적용되어 온 것이다. 언론이

나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정보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를 확산시키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체제의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정권의 안보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을 ‘언론 장악’에서 찾는 이유인 것이다.3) 

이는 수정헌법 제1조와 그에 토대를 둔 높은 수준의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 언론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언론의 국제 분쟁 보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 온 허먼과 촘스키

(Herman & Chomsky, 1988)4)는 미국 언론이 인도네시아 우익 친미정권에 의해 감행된 ‘동티모

르 대량학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도, 좌익 정권이 저지른 ‘캄보디아 대량학살’에 대해서

는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심지어는 과장보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권과 

정부 차원의 언론 통제가 국제 분쟁 관련 보도에서도 적용되며, 이 과정에 동원되는 ‘선전 

도구’로 전락한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국제 분쟁 또는 전쟁 관련 보도에 있어서 미디어, 특히 언론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특파원

이 전하는 기사나 라디오 방송이 전반적인 보도를 담당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과

는 달리5), 1991년 걸프전쟁 당시 미국의 CNN(Cable News Network)은 전 세계 최초로 전쟁을 

실시간으로 단독 생중계하면서 전문 뉴스 채널로 자리매김한 것은 그 일례로 손꼽힌다. 2003

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CNN을 비롯한 영국의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와 알자

2) 김성해･반현･김성욱(2011)｢국제정치, 전쟁 그리고 언론: 리비아 사태를 계기로 유추해 본 프로파간다 
공식｣󰡔미디어, 젠더&문화󰡕제20호, pp.39-69

3) 김주언(1989)｢기획: 자본주의와 언론의 정치경제학 80년대 언론탄압｣󰡔사회비평󰡕제3권, pp.154-198
4) Herman, E. S. & Chomsky, N(2002)󰡔ManuFaturing Consen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ass media󰡕, 

New York: Pantheon Books.
5) 윤영철(2001)｢반테러 전쟁과 언론보도｣󰡔관훈저널󰡕통권81호,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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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Al Jazeera) 등 세계 각 국의 주요 미디어는 전쟁 보도를 통해서 자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자임했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다국적군의 입장을 적극적

으로 대변한 CNN과 BBC에 맞서, 알자지라 방송은 아랍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6)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전쟁이나 국제 분쟁에 있어서 언론은 불가피하게 자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국가 간 분쟁이나 갈등적 현안에 대한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은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독도영유권 분쟁 이슈에 대한 

양국의 언론 보도를 분석한 윤영철(1998)7)은 한일 언론의 특정 사안에 대한 논조 또는 관점의 

차이가 ‘반일정서와 국가이익’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얻은 해방이라는 동일한 역사적 기록에 대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언론을 분석한 

서라미와 정재민의 연구(2007)8)도 기자 개인의 가치관 또는 미디어 조직의 관행 및 이념적 

지향성을 초월하여 국가 이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국가 간 분쟁이나 갈등 보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국제 분쟁이나 전쟁 국면에서 언론이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은 해외 사례를 통해

서도 입증되고 있으며, 특히 이는 디지털 시대에도 예외가 아니다. 2011년 튀니지 정부는 

독재 정권에 대항한 시민들의 대규모 반대 시위에 대하여 엄격한 언론 통제를 가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시위 소식과 정보는 유튜브(You Tube)와 페이스북(Facebook) 등의 소셜 미디어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전 세계에 급속히 알려졌고, 결국 튀니지 독재 정부가 붕괴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9) 이후 튀니지 독재 정권의 붕괴는 중동으로까지 확산되어 미디어를 

통한 ‘SNS 혁명’ 혹은 ‘제2의 재스민 혁명’으로 불리게 되면서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해 주었다. 이는 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가 과거처럼 가공할 위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 줌과 함께, 국제분쟁에 대한 미디어의 역할이 가지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해 준다. 

일본군위안부는 그 자체로서 국제 분쟁 이슈이다. 제국주의적 야욕과 그로 말미암은 식민지

배,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질곡 속에서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일본군위안

부와 그 피해의 책임을 두고 양국은 오랜 시간동안 지루한 공방을 벌여왔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여타의 한일 간 갈등 이슈와 절묘하게 접목됨으로써 한일 양국 사이에 

6) 사희만･공지현･박선희･오명근･윤용수･이흐산 알리 답부스(2005)｢아랍어 위성방송 알 자지라와 BBC 
및 CNN 방송의 비교 분석: 이라크 전쟁 보도를 중심으로｣󰡔지중해지역연구󰡕7권1호, pp.277-339

7) 윤영철(1998)｢한일신문의 독도관련 분쟁보도의 비교분석｣󰡔한국사회과학논집󰡕29집, pp.99-132
8) 서라미･정재민(2007)｢한중일 3국 신문의 8ㆍ15 보도 비교분석｣󰡔한국언론정보학보󰡕37호, pp.237-269
9) 손영일(2011)｢중동 독재자 쓰러뜨리는 ‘SNS 혁명’｣󰡔주간동아󰡕780호.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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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정치외교적 논란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일 언론의 

보도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에 뿌리를 둔 국가 이익과 이해를 최우선적으로 반영

하고자 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일 언론의 구성적 노력은 실제 보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신문 보도의 외형적 형식 차원인 보도양상

에 반영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그 자체로 한일의 국가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언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대단히 차별적

으로 접근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쟁점을 둘러싼 한일 언론의 보도양상은 

개별 언론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일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일본군위안부 이슈에 대한 보도양상은 언론의 국적과 개별 언론이 추구하는 이념적 지향성

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2 국적언론,  미디어 이념적 지향성,  그리고 민족주의 보도

언론의 국적은 국제 분쟁이나 전쟁과 같은 갈등 이슈에 접근하는 방식, 이슈를 해석하는 

관점,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논조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다른 무엇보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국가 정책이나 국가 이익, 나아가 국가 간 이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미국은 1960년대부터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분야 양성과 인재 배출에 노력을 기울였다. 터크(Tuch, 1990)10)는 ‘공공 

외교’라는 개념을 특정 정부가 자국의 이데올로기나 이상, 사회 시스템과 문화, 나아가 국가 

목표와 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언론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는 언론의 국적이 언론의 자유나 독립과는 다른 차원에서 국적 언론으로서의 당위적인 

역할과 책임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기반 한 것이다.11) 

한편, 언론의 설립 취지와 소유구조,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은 특정 이슈를 바라보는 방식과 

관점을 결정짓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안을 바라보는 언론의 관점은 특정 이슈에 

10) Tuch, H. N(1990)󰡔Communicating with the world: US public diplomacy overseas󰡕, N.Y.: St Martin’s Press.
11) 김성해･유용민･심영섭(2011).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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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석의 틀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틀은 반복된 뉴스 보도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에 기반한 견고한 담론의 구조는 뉴스 수용자의 인식과 

지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권혁남, 200112); 이준웅, 200113); Iyengar & Kinder, 198714); Iyengar, 

1991)15), 나아가 한 사회의 공동체나 집단이 공유하는 ‘특정한 사고와 행동의 틀’로 고착화되

기도 한다(오명원･김성해, 2015)16). 매사에 모든 정보를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의 박탈 상황에 놓인 대중은 자신의 기존 인식과 일치하는 관점을 제시하는 언론에 의지

하기 쉽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인식의 틀로 세팅된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의 논리는 갈등 

이슈 혹은 대립 상황에서 더더욱 위력을 발휘한다. 

언론 보도는 특정 사회 내에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서로 공존하며 교통하는 시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규범적인 논리일 뿐, 실제 언론은 적잖이 편향되어 있다고 

비판받는다. 특히, 언론의 규범 논리는 국가 간 외교적 갈등 현안에 있어서는 거의 준수되지 

않는다. 국익에 기반한 보도와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의 의미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군위안부는 한일 언론의 규범적 역할보다는 

국익 혹은 국가 이해를 우선하는 보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단일 갈등이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전부터 양국 간에 야기된 과거사 

문제와 결부되면서 다차원적인 민족 간 갈등으로서의 속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이슈에 내재된 갈등과 분쟁의 속성은 한일 언론의 민족주의 혹은 애국주의 

보도를 강화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언론의 민족주의 보도는 주로 

외교현안을 둘러싸고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성이 있다. 하은빈과 이건호(2012)17)는 

G20 정상회담 관련 보도에서 나타나는 국내 언론의 민족주의 담론을 분석한 결과, G20 관련 

보도에서는 발전론적 민족주의와 열린 민족주의 담론을 더 강하게 표방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나아가 정윤수(2012)18)도 식민통치와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의 아픔과 가난의 설움을 포괄

12) 권혁남(2001)｢TV방송의 사회갈등 조정역할에 관한 연구: 의약분업 분쟁을 중심으로｣󰡔한국방송학보󰡕15
권 1호, pp.45-84

13) 이준웅(2001)｢갈등적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구성방식이 의견형성에 미치는 영향｣󰡔한국언론학보󰡕46
권 1호, pp.441-482

14) Iyengar, S. & Kinder, D. B(1987)󰡔News that matt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5) Iyengar, S(1991)󰡔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6) 오명원･김성해(2015)｢대외정책의 변화와 집단정체성 담론: 언론이 재현하는 재일코리안｣󰡔커뮤니케이

션 이론󰡕11권 1호, pp.4-45
17) 하은빈･이건호(2012)｢G20 관련 뉴스에 투영된 한국 민족주의 프레임 연구: 5대 중앙 일간지 보도를 

중심으로｣󰡔한국언론학회󰡕제56권 6호, pp.75-100
18) 정윤수(2012)｢스포츠 민족주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황해문화󰡕통권 77호, pp.28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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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저항적 민족주의 개념이 독재 정권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과 결합되었고, 저항적 민족주

의 정신을 스포츠를 통한 대리전으로 연결시켜 ‘대한건아’, ‘태극마크’, ‘국위선양’ 등의 정서

를 강조하면서 통치 기반의 자산으로 활용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민족주의 혹은 애국주의 보도가 비단 외교적 갈등 이슈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양은경(2012)19)은 국내 언론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해외파 스포츠 선수들을 재현하는

데 민족주의 개념을 결합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같은 민족주의 보도는 일본과의 

스포츠 경기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야구 경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 대한 양국 주류 언론의 보도를 분석한 조성식 등(2007)20)은 한국 언론이 한국 

팀의 승리를 ‘일본의 굴욕’, ‘야구의 독립기념일’ 등의 표현을 통해 승리의 상징성을 확대 

해석하여 보도하고 있었고, 패배한 경기에 대해서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일 뿐이라는 단순한 

의미로 축소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일본의 언론 보도에도 적용되는데, 

일본 언론도 자국 팀 패배 보도에 있어서 간헐적 표현으로 숙명적 인식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 경기에 대한 한일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과거사 갈등 및 외교적으로 양국 

간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언론의 

민족주의 보도 경향성은 외교적 갈등이나 분쟁 이슈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문제이다. 

홍하은 등(2014)21)은 한일 과거사 갈등을 둘러싼 보도 프레임 분석에서 한국 언론은 시기를 

불문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 요구와 함께 강경 대응 프레임이 주를 이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한일 갈등 이슈로서 일본군위안부는 그 자체로 한일 양국의 국가 

이익이나 이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쟁점이며, 이는 한일 언론의 보도의 자율성을 제약하

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시 말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진단, 이러한 갈등의 원인, 

그리고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보도 프레임에서 민족주의 보도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가타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보도에서 어떠한 보도 프레임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민족주의 보도를 관철시켜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언론의 국적과 개별 미디어가 추구하는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서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19) 양은경(2012)｢스포츠 선수의 초국적 이동과 유연한 민족정체성의 형성: ‘국가경쟁력으로서의 박지성’에 
대한 미디어 담론 분석｣󰡔한국언론학보󰡕제56권 4호, pp.80-104

20) 조성식･유재구･김혜자(2007)｢월드베이스볼클래식(World Baseball Classic) 한･일전에 대한 한국과 일본
의 주요 신문보도 비교분석｣󰡔한국체육학회지󰡕제46권 3호, pp.91-100

21) 홍하은･오명원･김성해(2014)｢집단적 기억의 정치적 관리: 한일 갈등 이슈를 둘러싼 미디어 담론분석을 
중심으로｣󰡔한일관계사연구󰡕제47집, pp.23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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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일본군위안부 이슈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은 언론의 국적과 개별 언론이 추구하는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 연구 방법

3.1 주요 개념 정의  

3.1.1 일본군위안부

일본군위안부는 일제 강점기 한국의 여성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을 

말한다. ‘정신대’ 또는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로도 알려져 있으나, ‘정신대’는 노동력을 동원 

당한 ‘근로정신대’와 혼동할 우려가 있고, 자발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종군위안부’도 사안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제 사회에서도 과거에는 위안부라는 표현을 직역해 ‘Comfort 

Women’으로 통용되었으나,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위안부 동원에 대한 강제성을 명확

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연구는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대표 웹 사이트인 ‘위안부 

e-역사관’에서 권고하는 ‘일본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3.1.2 한일 언론과 이념적 지향성

한일 언론은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언론을 말한다. 오랜 갈등과 대립을 이어온 일본군위

안부 관련 보도에 있어서 개별 언론이 추구하는 이념적 지향성에 따른 접근 방식, 재현 방식 

등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가정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진보성향 언론인 <한겨레신

문>과 보수성향의 <조선일보>를 선정했고, 일본 언론은 진보성향의 <아사히신문>과 보수성

향의 <요미우리신문>을 선정했다.

3.1.3 보도양상

① 기사 유형

기사 유형은 특정 이슈를 어떠한 형태로 독자에게 전달하느냐에 관한 것으로, ‘스트레이트’, 

‘사설 및 기고’, ‘해설 기사’, ‘기획 연재’, ‘인터뷰’ 등으로 구분했다. 기사 유형을 분석하는 



150  日本近代學硏究……第 50 輯

것은 해당 언론 미디어가 특정 이슈에 접근하는 방식 또는 재현하는 방식의 차이를 가늠하게 

해준다. 이를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언론 미디어 간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② 보도 주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갈등 상황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과거사 문제, 교과서 

왜곡 문제, 동아시아 외교 등 한일 갈등 요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보도주제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한일 갈등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

로 과거사에 대한 미화, 또는 왜곡을 주제로 하는 경우 ‘역사 수정주의’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가 지도자의 발언이나 자국 내외의 행보에 집중한 경우 ‘국가 지도자의 행보 관련’으

로 구분했다. UN이나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협의나 권고, 또는 국제적 여론의 

동향을 전달하는 경우 ‘국제사회 동향(국제법 및 국제여론, 국제동향 등)’으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말미암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전망한 경우에는 ‘한일 관계 전망’으로 구분했

다. 또한 과거사 또는 한일 관계사적 관점에서 역대 정권 및 역대 국가 지도자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역대 정부 평가’, 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 또는 민간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촉구

(정부와 민간)’ 등으로 세분화했다. 

③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수식어

수식어는 특정 프레임의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분석 단위로써 기사의 제목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22)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수식어는 기사 제목이나 내용에

서 ‘일본군위안부’ 앞뒤에 사용되는 형용사 또는 꾸며주는 단어나 구를 일컫는다.  

④ ‘갈등의 책임소재’ 규명

‘갈등의 책임소재’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책임 소재를 어디로 지목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뉴스 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귀납적 분석을 통해서 

추출한 지표이며, 다음의 7가지로 구분 된다: ‘한국 정부(정부정책, 국가지도자)’, ‘일본 정부

(정부정책, 국가지도자)’, ‘한국 사회(사회적 반일감정, 민족주의)’, ‘일본 사회(사회적 반일감

정, 민족주의)’, ‘국제 사회의 미온 대응 또는 대응 실패(미국, 중국 등 동맹, 동조 관계국)’, 

‘불분명’ 등이다.

22) 임순미(2012)｢정치인의 이미지 프레이밍: 안철수에 대한 보도 양태 분석｣󰡔현대정치연구󰡕제5권 2호,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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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갈등의 해결 주체’ 규명

‘갈등의 해결주체’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 주체를 어디로 지목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갈등의 책임소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추출한 지표는 다음의 8가지로 구분

된다. ‘한국 정부(정부정책, 국가지도자)’, ‘일본 정부(정부정책, 국가지도자)’, ‘한국 사회(민관 

협력 해결 촉구)’, ‘일본 사회(민관 협력 해결 촉구)’, ‘중국과의 동조 및 협력’, ‘미국과의 

동조 및 협력’, ‘제3의 방안 모색’, ‘불분명’ 등이다.

3.1.4 미디어 프레임

이 연구가 주목하고자 한 미디어 프레임은 한일 ‘갈등 현황 진단’, 일본군위안부 ‘갈등 

원인’, 일본군위안부 ‘갈등 해결방안’ 등 세 가지이다.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싼 한일 갈등의 

전개 과정과 추이를 파악해 볼 때, 이들 세 가지의 보도 프레임은 한일 언론의 민족주의 

혹은 애국주의적 보도를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설정된 프레임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귀납적 내용

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것이다(<표 1>, <표 2>, <표 3> 참조). 

<표 1> 한일 ‘갈등 현황 진단’ 프레임

프레임 정보 및 의미

의미 없는 갈등
▶ 목적 없는 강경책으로 한일관계를 악화시킴
▶ 잘못된 역사인식, 잘못된 사실관계 이해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

총체적 난항
▶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한일관계
▶ 양국 간 대립은 물론 국제사회의 압박

대화 부재
▶ 배려와 이해, 협력 도모를 위한 대화의 부재
▶ 양국 정치 지도 계층의 관계 개선 의지 및 노력의 부재

해결불가
▶ 민족주의에 기반한 반일 또는 반한 감정의 골이 깊어짐
▶ 현 정치 지도자 하에서는 관계 개선 불가

단계적 개선
▶ 특정 이슈를 발판 삼아 양국 관계 개선을 물꼬를 틈
▶ 경제, 사회, 문화 간 교류 확대로 인한 관계 개선 모색

전략적 갈등
▶ 정치적 수사를 통한 시기 조절
▶ 외교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견제

언급 없음 ▶ 기사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기타 ▶ 위안부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갈등의 원인으로는 다른 이슈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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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군위안부 ‘갈등 원인’ 프레임

프레임 정보 및 의미

정치자본
▶ 양국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기반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 보수 정권의 이미지 확립

민족주의
▶ 뿌리 깊은 반일 또는 반한 감정에 의한 이슈화
▶ 내셔널리즘(국수주의)에 기반한 과거사 집착

갈등조장
▶ 과거 사죄 담화의 오류 제기 및 재조사를 통해 사죄 담화 철회 의지
▶ 국제 사회에 감정적 호소를 통한 외교 압박

책임회피
▶ 구체적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식민지배와 침략 책임을 부정
▶ 한일 협상 이후 완전히 해결된 문제라는 것을 강조

자기반성
▶ 정부의 대응 실패 지적 및 국민적 관심 부족을 비판
▶ 지도자 및 각료들의 극우적 발상 비판, 미디어의 오보, 왜곡 비판

언급 없음 ▶ 기사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기타 ▶ 일방의 양보 또는 배려 부족

<표 3> 일본군위안부 ‘갈등 해결방안’ 프레임

프레임 정보 및 의미

미래지향
▶ 아시아 주변 국가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과거사에서 탈피
▶ 동반자적 역할 중시

홍보강화
▶ 사회 경제 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한 과거사 이외의 통로 개척
▶ 국제적 지지 여론 형성 노력 (홍보강화)

진정성
▶ 진정성 있는 사죄와 보상 요구
▶ 여론을 의식한 인기 영합적 발언 및 정책 자제 요구

신중 및 자중
▶ 정부 정당 구성원의 경거망동 자제 요구
▶ 이미 해결된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중단 요구

리더십요구
▶ 국가 지도자로서의 결단력과 적극적 해법 모색 요구
▶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기대

언급 없음 ▶ 기사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기타 ▶ 일방의 양보 또는 배려가 우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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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

3.2.1 자료 수집 및 기사 표집

이 연구는 한일 간 갈등 이슈인 일본군위안부 보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일 진보 및 보수언

론의 보도양상과 미디어 프레임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일 언론이 국가 이익을 

반영하고 구성하는 방식은 언론의 국적 이외에도 언론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확연한 차이

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은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라는 진보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언론을 선정했고, 일본은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을 그에 상응하는 언론으로 선정

했다.

분석 시기는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2년으로 설정했다. 이 시기는 한일 

양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로 대표되는 보수 진영의 지도자가 이끄는 정권이 출범한 

시기로 국정 운영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던 시점이다. 

자료 수집에 사용한 핵심어는 한일 신문 공히 ‘위안부(慰安婦)’, ‘종군위안부(従軍慰安婦)’, 

‘일본군위안부(日本軍慰安婦)’로 검색했다.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

는 카인즈(kinds)를 통해 수집했고, <조선일보>는 자사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기사를 수집했다. 또한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의 기사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立命

館大学)의 코리아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학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수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된 1차 샘플 수는 모두 911건이었으나, 500자 이하의 단신 기사와 연구 목적과 

관련성이 없거나 낮은 기사, 또는 일본군위안부를 단순히 언급하고 있는 기사를 제외한 나머

지 기사 389건을 최종 분석 샘플로 선정했다(<표 4> 참조).  

<표 4> 분석 샘플
단위: 건(%)

샘플수
언론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요미우리 아사히

전체 샘플수 228(25.0) 241(26.5) 232(25.5) 210(23.0) 911(100)
최종 샘플수 86(22.1) 91(23.4) 101(26.0) 111(28.5) 389(100)   

3.2.2 코딩 및 코더 간 신뢰도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389건의 기사들 가운데,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의 기사는 한일 

문제에 식견이 높은 대학원생 2명이 코딩에 참여했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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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본어와 한일 문제에 식견이 높은 대학원생 1명이 코딩에 참여했다. 여기서 일본 신문을 

분석한 대학원생은 이 분야 연구 실적이 다수 있으며, 일본어 능력 1급 자격증과 일본 교환학생 

경험이 있다. 본격적인 코딩에 앞서, 3명의 코더들을 대상으로 논문의 취지와 목적을 감안한 

코딩 가이드라인 교육과 협의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일 신문 기사 30개씩을 뽑아 예비 

코딩을 실시, 추가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코더 간 일치도를 높이고자 했다. 

4. 분석 결과

4.1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보도양상

이 연구는 외교적 갈등 이슈인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한일 언론의 보도양상과 미디어 프레임

의 차이를 분석했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이슈에 대한 한일 언론의 보도양상의 차이를 기사 

유형, 보도 주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수식어, 갈등의 책임소재, 그리고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4.1.1 기사 유형

일본군위안부 이슈에 대하여 한일 언론이 다룬 보도의 기사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기사 유형
단위: 건(%)

기사유형
신문사

전체
한겨레 조선일보 아사히 요미우리

스트레이트 26(28.6) 36(41.9) 5(4.5) 1(1.0) 68(17.5)
사설 13(14.3) 11(12.8) 23(20.7) 35(34.7) 82(21.1)
해설 49(53.8) 29(33.7) 55(49.5) 45(44.6) 178(45.8)

칼럼･논단 1(1.1) 7(8.1) 18(16.2) 17(16.8) 43(11.1)
기획･연재 2(2.2) 3(3.5) 9(8.1) 3(3.0) 17(4.4)
인터뷰 0(0.0) 0(0.0) 1(0.9) 0(0.0) 1(0.3)
전체 91(100) 86(100) 111(100) 101(100) 389(100)

=102.271, df=1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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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듯이, 한일 언론은 일본군위안부 이슈를 ‘해설기사’(178건, 45.8%)로 중점적

으로 다룬 가운데, 그 다음이 ‘사설’(82건, 21.2%)과 ‘스트레이트’(68건, 17.5%) 순으로 나타났

다. 이는 한일 언론이 일본군위안부 이슈를 비교적 심층적으로 다루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는 양국 언론이 공히 이 사안에 높은 보도 가치를 두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102.271, df=15, p<.001). 다만, 한국 언론은 일본 언론에 비해 스트레이트 기사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았던 것에 견주어, 일본 언론은 사설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점에서 한국보다는 

일본 언론이 이 문제를 더욱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한국 언론은 과거사 부정과 역사적 망언과 망발을 단순하게 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이트 기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일본 언론은 그러한 인식의 근거와 정당

성 혹은 국제 사회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에 대한 신문의 비판과 방어 논리가 공존한 데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1.2 보도 주제

한일 언론이 일본군위안부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주로 어떠한 보도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보도 주제
단위: 건(%)

보도주제
신문사

전체
한겨레 조선일보 아사히 요미우리

역사수정주의 23(25.3) 27(31.4) 11(9.9) 8(7.9) 69(17.7)
지도자 행보 21(23.1) 15(17.4) 21(18.9) 10(9.9) 67(17.2)
국제사회동향 15(16.5) 14(16.3) 18(16.2) 15(14.9) 62(15.9)
한일관계전망 17(18.7) 20(23.3) 13(11.7) 21(20.8) 71(18.3)
역대정부평가 2(2.2) 0(0.0) 5(4.5) 2(2.0) 9(2.3)
해결촉구 5(5.5) 6(7.0) 42(37.8) 43(42.6) 96(24.7)
기타 8(8.8) 4(4.7) 1(0.9) 2(2.0) 15(3.9)
전체 91(100) 86(100) 111(100) 101(100) 389(100)

=89.730, df=18, p<.001 

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촉구’(96건, 24.7%)에 가장 중점을 두고 보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은 ‘한일관계전망’, ‘국제사회동향’, ‘역사수정주의’, ‘지도자 행보’ 

등을 주로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89.730, df=18, p<.001). 주목해야 할 것은 ‘해결촉구’에 

대한 한일 언론 보도의 극명한 차이이다. 즉, 일본 언론은 진보와 보수 구분 없이 일본군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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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해결에 방점을 둔 보도의 경향이 높은 데 반해, 한국 언론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한일관

계 전망이나 지도자의 행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는 양국 언론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국익과 국가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즉 일본은 

일본군위안부 갈등과 분쟁이 빠르게 종식되는 것이 자국의 이익과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한국은 사안의 중요성과 일본의 억지 주장의 실체를 낱낱이 전하고, 이를 계기로 

한 국제 사회와의 공동 대응이 국익에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전제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1.3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수식어

한일 언론이 일본군위안부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기사의 제목이나 본문의 내용에서 중점

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식어를 분석했고, 이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수식어

신문 위안부 수식어

한겨레 강제위안부, 성노예, 옛일본군위안부, 일본군위안부, 군대위안부, 종군위안부, 

조선일보
성노예, 성적 노예, 일본군위안부, 조선위안부, 종군위안부, 위안부 피해자, 성노
예 피해자, 군대 위안부

아사히
従軍慰安婦(종군위안부), 日本軍慰安婦(일본군위안부), 人権や尊厳を傷つけられた

慰安婦(인권과 존엄을 훼손당한 위안부), 日本軍将兵に継続的に性的な奉仕を強い

られた女性たち(일본군장병에게 계속적으로 성적인 봉사를 강요받은 여성들)

요미우리
いわゆる慰安婦(소위 또는 이른바 위안부), 元従軍慰安婦(전 종군위안부), 性的奴

隷は誤解(성적노예는 오해), 

위의 표에서 보듯, 한국 언론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수식어는 ‘강제’, 

‘성적 노예’가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비해, 일본 언론은 ‘종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

나 특정한 개념을 사용하는 대신, 구나 절을 통해서 강제성을 불식시키려는 표현이 상대적으

로 많았다. 또 일본 언론이 공히 ‘종군’의 의미를 강조하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아사히신문>은 ‘일본군위안부’라는 표현도 사용함과 동시에 ‘인권과 존엄을 억압받은 이들’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위안부에 대한 언급마다 ‘소위 또는 이른바’ 라는 수식어를 사용함으로

써 위안부 자체를 부정하려는 관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국적 언론이 기본적으로는 

국익과 국가 이해를 반영하고자 하지만, 그것을 반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개별 언론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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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1.4 일본군위안부 ‘갈등의 책임소재’

다음은 한일 언론이 일본군위안부 갈등이 일어나게 된 책임소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분석했고, 그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일본군위안부 ‘갈등의 책임소재’
단위: 건(%)

책임소재
신문사

전체
한겨레 조선일보 아사히 요미우리

한국정부 3(3.3) 1(1.2) 16(14.4) 38(37.6) 58(14.9)
일본정부 79(86.8) 78(80.7) 30(27.0) 4(4.0) 191(49.1)
한국사회 0(0.0) 0(0.0) 3(2.7) 12(11.9) 15(3.9)
일본사회 0(0.0) 0(0.0) 7(6.3) 23(22.8) 30(7.7)
국제사회 0(0.0) 0(0.0) 13(11.7) 11(10.9) 24(6.2)
양국모두 9(9.9) 6(7.0) 2(1.8) 2(2.0) 19(4.9)
불분명 0(0.0) 1(1.2) 40(36.0) 11(10.9) 52(13.4)
전체 91(100) 86(100) 111(100) 101(100) 389(100)

=325.727, df=18, p<.001

표는 한일 언론 간의 엄청난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본군위안부 갈등의 

원인이 ‘일본정부’(191건, 49.1%)에 있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언론의 국적과 이념

적 지향성에 따라 그 차가 매우 심했다(=325.727, df=18, p<.001). 한국 언론은 진보와 보수 

구분 없이 이 문제의 갈등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일본 언론은 

한국 언론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 <아사히신문>은 ‘한국정부’(16건, 14.4%)의 책임

보다 ‘일본정부’(30건, 27.0%)에 더 무거운 책임을 두고 있었지만,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정

부’(4건, 4.0%)보다는 오히려 ‘한국정부’(38건, 37.6%)에 더 큰 책임을 지적하는 것이 특징적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일 언론이 공히 일본군위안부라는 갈등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지극히 

민족주의 보도를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다만, 일본 언론에서는 언론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민족주의 보도는 국가 이익과 

함께 언론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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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에서는 이념적 지향성에 따른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군위안부라는 갈등 사안은 민족주의 또는 국익 이외에, 이념에 따라 

관점을 달리할 사안이 되지 못한다는 근원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으로 피해국인 한국의 입장과 트라우마가 이러한 민족주의 보도를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했

을 것이라는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민족주의 보도가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조건이나 

기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4.1.5 일본군위안부 ‘갈등의 해결주체’

이어서 한일 언론이 일본군위안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체를 누구로 상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했으며, 그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일본군위안부 ‘갈등의 해결주체’
단위: 건(%)

해결주체
신문사

전체
한겨레 조선일보 아사히 요미우리

한국정부 8(8.8) 3(3.5) 4(3.6) 19(18.8) 34(8.7)
일본정부 50(54.9) 55(64.0) 29(26.1) 23(22.8) 157(40.4)
한국사회 0(0.0) 0(0.0) 1(0.9) 4(4.0) 5(1.3)
일본사회 0(0.0) 1(1.2) 8(7.2) 11(10.9) 20(5.1)
중국협력 5(5.5) 1(1.2) 3(2.7) 0(0.0) 9(2.3)
미국협력 7(7.7) 9(10.5) 16(14.4) 8(7.9) 40(10.3)
제3의 방안 7(7.7) 1(1.2) 2(1.8) 1(1.0) 11(2.8)
양국정부 0(0.0) 3(3.5) 43(38.7) 32(31.7) 78(20.1)
불분명 14(15.4) 13(15.1) 5(4.5) 3(3.0) 35(9.0)
전체 91(100) 86(100) 111(100) 101(100) 389(100)

=160.904, df=24, p<.001

표에서 보듯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결 주체를 ‘일본정부’(157건, 40.4%)로 

본 보도가 가장 많은 가운데, 이러한 인식 역시도 양국 언론 간의 이견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160.904, df=24, p<.001). 한국 언론이 해결의 주체로 일본정부를 꼽은 데 비해, 

일본 언론은 일본정부를 해결 주체로 파악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미약했으며, 특히 <요미

우리신문>은 해결의 주체로서 ‘한국정부’(19건, 18.8%)를 강조함으로써 여타의 신문과는 대조

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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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 할 것은 해결 주체로서 ‘양국정부’로 지목한 부분에서 관찰된 한일 언론의 

확연한 입장의 차이이다. 일본의 두 언론은 공히 일본군위안부 갈등 현안을 ‘일본정부’보다는 

‘양국정부’의 공동 노력에 방점을 두려는 경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반해, 한국 

언론이 이 문제의 해결 주체를 오로지 일본정부에만 국한시키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면모를 

읽을 수 있었다. 

앞서 살펴 본 일본군위안부 갈등의 원인의 분석 결과와 같이, 갈등의 해결 주체에 대한 

인식에서도 한일 언론은 지극히 민족주의 보도 관행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일본 언론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갈등

의 해결주체에 대한 인식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의 

오랜 요구가 진정한 사과와 보상이라는 점에서, 갈등의 해결주체에 대한 일본 언론의 공통된 

인식은 국적 언론의 국익 추구 전략이 이념을 넘어서는 보도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추론하도록 해준다. 해결주체에 대한 인식은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달리, 해결을 위한 

책임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본 언론이 ‘양국 정부’로 지적하는 공통된 인식은 외교적 

분쟁이나 갈등 사안에 대한 국적 언론의 민족주의 보도 경향성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갈등의 해결주체에서도 한국 언론은 이념적 지향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국의 입장과 그에 기반한 국익이라는 강력한 기제가 이념적 차이를 추월한 민족주의 

보도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4.2 한일 언론의 미디어 프레임 분석

한일 언론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보도 태도는 미디어 프레임 분석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일본군위안부 이슈에 대한 한일 언론의 미디어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일 ‘갈등 현황 진단’ 프레임, 일분군위안부 ‘갈등 원인’ 프레임,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갈등 

해결방안’ 프레임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4.2.1 한일 ‘갈등 현황 진단’ 프레임

여기서 우선, 한일 언론은 일본군위안부 이슈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 현황’에 대한 

진단 프레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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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한일 ‘갈등 현황 진단’ 프레임
단위: 건(%)

현상 진단
신문사

전체
한겨레 조선일보 아사히 요미우리

의미 없는 갈등 16(17.6) 23(26.7) 7(6.3) 5(5.0) 51(13.1)
총체적난항 26(28.6) 34(39.5) 30(27.0) 14(13.9) 104(26.7)
대화부재 9(9.9) 4(4.7) 5(4.5) 7(6.9) 25(6.4)
해결불가 13(14.3) 3(3.5) 12(10.8) 12(11.9) 40(10.3)
단계적개선 8(8.8) 11(12.8) 17(15.3) 16(15.8) 52(13.4)
전략적 갈등 0(0.0) 2(2.3) 5(4.5) 7(6.9) 14(3.6)
언급 없음 14(15.4) 4(4.7) 35(31.5) 40(39.6) 93(23.9)

기타 5(5.5) 5(5.8) 0(0.0) 0(0.0) 10(2.6)
전체 91(100) 86(100) 111(100) 101(100) 389(100)

=93.099, df=21, p<.001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한일 언론은 현재 일본군위안부 이슈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 현황’에 

대해 ‘총체적 난항’(104건, 26.7%)으로 보는 프레임이 가장 현저한 가운데, 갈등 현황 진단에 

대한 ‘언급 없음’(93건, 23.9%), ‘단계적 개선’(52건, 13.4%)과 ‘의미 없는 갈등’(51건, 13.1%) 

프레임 순으로 나타났다(=93.099, df=21, p<.001). 세부적으로 현재의 갈등 현황에 대한 ‘총

체적 난항’ 프레임은 한국과 일본의 보수 진영의 신문에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

데, <조선일보>(34건, 39.5%)와 <요미우리신문>(14건, 13.9%)의 차이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언급 없음’ 프레임이 한국 언론보다는 일본의 진보 언론(31.5%)과 보수 

언론(39.6%)에서 공히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본군위안부 이슈를 외교 갈등으로 보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관련 쟁점을 

부각시키지 않는 것 또한 국익과 국가의 이해관계, 나아가 민족주의 보도 관행의 맥락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4.2.2 일본군위안부 ‘갈등 원인’ 프레임

다음으로, 한일 언론은 일본군위안부 이슈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 원인’ 프레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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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일본군위안부 ‘갈등 원인’ 프레임
단위: 건(%)

원인
신문사

전체
한겨레 조선일보 아사히 요미우리

정치자본 24(26.4) 23(26.7) 33(29.7) 24(23.8) 104(26.7)
민족주의 11(12.1) 11(12.8) 27(24.3) 22(21.8) 71(18.3)
갈등조장 17(18.7) 18(20.9) 13(11.7) 20(19.8) 68(17.5)
책임회피 34(37.4) 19(22.1) 19(17.1) 15(14.9) 87(22.4)
자기반성 3(3.3) 6(7.0) 16(14.4) 18(17.8) 43(11.1)
언급없음 2(2.2) 8(9.3) 3(2.7) 2(2.0) 14(3.6)
기타 0(0.0) 1(1.2) 0(0.0) 0(0.0) 1(0.3)
전체 91(100) 86(100) 111(100) 101(100) 389(100)

=46.757, df=18, p<.001

표는 일본군위안부 이슈와 관련한 ‘갈등 원인’에 대한 ‘정치자본’(104건, 26.7%) 프레임이 

가장 현저하게 관찰되는 가운데, 그 다음이 ‘책임회피’(87건, 22.4%), ‘민족주의’(71건, 18.3%), 

‘갈등조장’(68건,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46.757, df=18, p<.001). 그러나 이러한 갈등 

원인에 대한 프레임 중, ‘책임회피’에 대한 한일 언론의 프레임에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

다. 즉, 한국 언론은 진보와 보수 언론 모두 일본군위안부 이슈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일본의 

‘책임회피’ 프레임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성이 짙은데 비하여, 일본 언론은 오히려 한국의 과도

한 ‘민족주의’ 접근에 있다는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이는 진보와 보수 언론을 가로질러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것이었다. 이러한 한일 언론의 인식과 그에 기반한 프레임의 차이는 

‘자기반성’ 프레임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구축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언론은 갈등의 

원인 프레임에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책임회피를 비판하고. 일본은 한국의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4.1.3 일본군위안부 ‘갈등 해결방안’ 프레임

마지막으로, 한일 언론은 일본군위안부 이슈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 해결방안’ 프레임

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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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일본군위안부 ‘갈등 해결방안’ 프레임
단위: 건(%)

해결방안
신문사

전체
한겨레 조선일보 아사히 요미우리

미래지향 8(8.8) 19(22.1) 16(14.4) 9(8.9) 52(13.4)
홍보강화 23(25.3) 4(4.7) 19(17.1) 42(41.6) 88(22.6)
진정성요구 27(29.7) 15(17.4) 26(23.4) 13(12.9) 81(20.8)
신중･자중 12(13.2) 12(14.0) 18(16.2) 14(13.9) 56(14.4)
리더십요구 12(13.2) 7(8.1) 25(22.5) 9(8.9) 53(13.6)
언급없음 9(9.9) 20(23.3) 4(3.6) 8(7.9) 41(10.3)
기타 0(0.0) 9(10.5) 3(2.7) 6(5.9) 18(4.6)
전체 91(100) 86(100) 111(100) 101(100) 389(100)

=86.489, df=18, p<.001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일본군위안부 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언론의 국적이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홍보강화’(88건, 22.6%) 프레임과 ‘진정성 요구’(81건, 20.8%) 

프레임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중 및 자중’(56건, 14.4%), ‘미래지향’(52건, 13.4%) 

프레임의 현저성이 관찰되었다.

<요미우리신문>은 ‘홍보강화’ 프레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조선일보>는 이러한 

프레임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었다. 이는 현재의 일본군위안부 갈등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일본 정부의 충분한 홍보 활동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라는 논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미우리신문>이 ‘홍보강화’ 프레임을 강조한 것은 2014년 6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고노 담화 재검증’ 결과 발표 이후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 발표 이전에 물밑에서 한국 정부 측의 ‘한국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발표 직전까지 양측 정부의 표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담화 자체에는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없었으나, 발표 후 기자회

견에서 ‘강제 연행’이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답변하면서 오해가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겨레신문>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일본의 우경화 또는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 국제 사회와 협력 및 동조 세력을 넓혀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는 과거사 

문제를 제외하면 한일 양국은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국가적 이익을 증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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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한편, 한일 언론의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진정성 요구’ 프레임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주목할 것은 ‘진정성 요구’ 프레임은 주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오랫동

안 요구해 온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한겨레신문>과 <아사히신문>의 프레임을 의미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양국의 진보 언론은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요구’ 프레임을 

강조하는데 비해, 보수 언론은 이에 대한 프레임을 현저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진보 

언론이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요구 프레임을 강조한 것은, 보수 성향의 집권당 세력이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양국의 상황 속에서 관계 개선은 국가 지도자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리더십

을 통해서 되어야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리더십이 어떠한 것이며, 과연 그것이 자국의 국익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외교적 갈등 이슈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언론의 미디어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한일 언론은 기본적으로 국익에 기반한 민족주의 보도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그와 같은 민족주의 보도를 실천하는 방식과 강도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이념적 성향을 달리하는 진보 및 보수 언론 사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외교안보적 갈등 및 전쟁 보도에서 나타난 민족주의 보도 관행은 국적 언론의 

규범적 역할과 책임이라는 규범적 준거 틀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범은 자국 내 뉴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해석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주요한 채널로서의 의미

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적 언론과 언론의 이념적 지향성을 가로지르는 

맹목적인 민족주의 보도는 자칫 국수주의 조장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더욱이 언론이 국가나 정부의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과 정부의 비대칭적 관계를 고착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5. 연구의 결론 및 함의

2012년 한국과 일본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라는 보수 성향의 지도자가 주도하는 

정권을 출범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의 ‘깜짝 독도 방문’ 이후 급속도로 경색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발판을 모색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실상은 기대와 달랐다.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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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권 초기부터 대외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는 종전 7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 2015년 8월 담화를 발표했으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집권 3년차 중반을 넘어선 2015년 현재까지도 

양국 간 정상 회담은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일 관계를 논하는데 있어서 과거사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이다. 

그 중에서도 일본군위안부 이슈는 여성 인권 유린의 차원을 넘어서 반일 감정의 기저를 

형성한다. 일본은 제국주의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악행으로 감추고 싶은 역사적 과오 가운

데 하나이고, 국제 사회에서 일본이 존경받는 나라로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는 이슈이다. 

한국은 일본에 의해 자행된 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책임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일 언론은 

양국을 대표하는 국적 언론으로서 국가 이익과 이해를 반영하는 민족주의 보도를 견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외교 갈등 이슈인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언론의 이러한 현실은 보도양상과 미디어 프레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보도양상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언론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제를 반영하는 방식은 철저히 국가 이익

과 이해를 반영한 민족주의 보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족주의 보도를 실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해당 신문이 추구하는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국익 중심의 민족주의 

보도 관행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국익 중심의 민족주의 보도 관행은 미디어 프레임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현재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진단, 일본군위안부 갈등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프레임 분석의 결과, 한일 양국 언론은 기본적으로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민족주의 보도 관행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보도 관행에서 현 정부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도 감지할 수 있었다. 보도양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일 언론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른 미디어 프레임의 차이도 폭 넓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한국 언론보다 일본 언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전적으로 일본의 역사적 

과오이며,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책임도 일본의 몫이라는 확고부동한 인식에 기반하

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한국 언론의 입장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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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교적 마찰은 이념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익과 민족의 자존심 차원의 문제이며, 이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언론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민족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

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언론의 이념적 지향성 또는 국가 이익의 추구는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판단하는 것보다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국적 언론의 

특성상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익 중심의 민족주의 보도가 그 자체로 

문제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다만, 언론의 규범적 역할과 책임은 객관성과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을진대, 이러한 언론의 규범적 역할과 책임이 외교적 갈등 이슈에 대한 국익 중심의 

민족주의 보도로 일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맹목적 민족주의 보도가 어떠한 가치와 의미, 그리고 효용성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보다 성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한일 언론 공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특히, 한국 언론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접근은 이념적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언론 보도가 어떠한 효용성을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할 부분이다. 

사안의 맥락과 본질을 감안할 때, 진보와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한국 언론이 이 문제에 

접근하고 대응하는 방식에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본 언론과 견주어 

너무나도 한정적이고 편협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맹목적으로 부정하

고, 잘못을 요구하며,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실제 국익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 미래를 내다보는 

민족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가에 대한 성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양국 간 

역사적 관계를 감안할 때, 일본군위안부 이슈는 수용자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려는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민족주의만을 작동시키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건전한 여론 형성이 불가능하다. 수용자

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나아가 해결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돕는 맥락 정보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에 거행되는 ‘수요 집회’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사실상 그리 높지 

않다. 다만, 일본 정부의 지도자나 관료에 의한 망언이 터져 나올 때마다 한국 언론이 필요 

이상으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한국민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는 식민지배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이후 1990년대까지 이어지던 냉전 체제도 종식된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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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식민지배의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언론 보도나 스포츠 중계를 통해 

일본에 대한 적대적 인식 및 민족주의 사고가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회복 

및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구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후의 미래에 대한 설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보다 성숙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과연 일본군위안부 이슈에 대한 한국 

언론의 이와 같은 획일적 민족주의 보도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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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한일 언론과 일본군위안부

- 보도양상 및 미디어 프레임 분석 -

이 연구는 한일 양국의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언론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를 보도양상과 미디어 
프레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것이다. 보도양상에 있어, 한국과 일본 언론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려
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국가 이익과 이해에 기반한 민족주의적 보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국익 중심의 민족주의 보도 관행은 현재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진단, 
일본군위안부 갈등 원인,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한 프레임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이 추구하는 
이념적 지향성이 보도양상과 미디어 프레임에 일정한 차이를 만드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추론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국익 중심의 민족주의의 보도 관행을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보도 자율성과 다양성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었다.  

The Press in Korea and Japan and Japanese Military Sex Slaveery

- Focusing on Media Manners and Frames -

Related with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is research analyzed reporting manners and media frames of the liberals 
and conservatives press in Korea and Japan. In reporting manners, the press in Korea and Japan has strongly regarded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s a crucial diplomatic agenda, and has shown the reporting of the priority to national interest which 
is the typical reporting manner in the diplomatic conflict issues. The nationalistic reporting patterns were found in the frames 
of the diagnosis of the conflict, conflict causes, and solution plans. There was slight potential of ideological directivity of the 
press making difference with the media manners and frames, but this was still not so enough to overcome those reporting limitations. 




